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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행청구의 정구원연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사실 

매떠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읍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칭 (-r\ ， 매매 목석동과 대금액은 매매계약의 본진저 요소이다)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만법 제563소)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올 이선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정약과 승낙의 각 

의사표서익 합치:l247); 이러한 계약 성립의 요건사실을 통상온 간략寸거] ＇계약의 제전이라고 표현한다)·가 

3247) ©l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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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3248)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올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안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 

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3249) 

매매 계약의 체결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과 매수인의 재산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고, 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대금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온 ® 개매 계약(계약일 목적물, 대금) 체결 사 
설’3250)뿐이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3251)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 

의 소유자인 사살은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고,3252) ‘이행기(대금 지급기일)의 약정 및 그 도 

래 사살은 항변, 재항변 사실이며, 메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인도 내지 고 이행 제공 

사산도 청구원안 사실이 아니라 상내방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인도와의 동시이 

행 항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에 해당한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안도 청구의 청구원인 사실도 ® 메매 계약(계 
약일, 목적물,3253) 대급) 제결 사실'3254)뿐이고,3255) ‘이행기(등기신청서류의 교부 또는 인도 /]일)의 

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Ql7LJ-'242867 판장 겨딴아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냐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젼인독 장래 구체적으로­
틀정할 수 있七 기준관-방법 등에 관한 합완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성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시 아니한 것으로 보논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산요 2 인 청약은 그에 응하논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겁아는 구체적, 확정적 이사표시여 
야 하므로. 청약은 세약의 대공홀 결정현 수 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내법입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괄프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덮환하고 한정적 
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짚안으로- 볼 수 있다, 니-0r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아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 
가 이블 숲보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나5812, 5829. 5836 판결; "청엘은 이에 대용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J\］ 갈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 

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겐악은 성립하지 않고 댄신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야아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아다.” 

324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등, 

3249) 대법입 202 1. ]. 14. 산고 2018다223054 판결, 

3250) 이돌 구체적으로는 '입고가 (언제) 피고에게 (목적물)을 금 0원에 매도한 사살도 석을 수 있다(권리 자안 원고를 
주어로 하고 그에 상응아논 동사로 대토'글 적는다) 

325 1)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김아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메라고 할 수 없다(95다55245). 

3252) 대법입 202 1. 6. 24. 선고 202] 다220666 판결; “맨매의 목저이 된 권리가 데F인이 아닌 타안에게 속한 

겅--\＇에도 매도인은 대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노인은 그 귈린릎_취득하이 매수인어1 계 이전학연얀 
할 의부를 부담한다(만번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건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에도 가찬7l3이댜'’(원·피고 간 매매계약에시 그 매매목적물을 피고의 단녹소유라고 분 수 없는 감가건물의 
특정 부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노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매매목적물을 매매계약서에 
서 정한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예) - ［동일 취지] 팬독일에게 매매목적 블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효하게 성립하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사가 계3자와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매매계약아 해제된 대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합 수 있다(2008다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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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3256)과 그 도래3257) 사살이나 대도인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그 등기명의자인 

사살, ＇매도인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며, 애매대금 

지급 내지 그 이행 제공 사실'도 청구원인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의 재항변 사실에 해당한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3258) 

3253) 등.?l 절차 이쳉：巨떡 볼견뮬 표시는 등기 기록상 표선에 의하고 토지 ' 임야대장상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괄호 
로 대장상 표시를 덩:l한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중걸:f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재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안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 
얀 한다(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3254) 이를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언제) 피고로부터 (목적물)을 급 0원에 매수한 사실’로 적을 수 있다(권리자인 
원고를 수어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동사로 애수’를 적는다). 

325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짚등기청구에 있어서 매수안이 멘멘 
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 매도안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퇴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잔대급을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3256) 아파트·상가 등 분양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개계약의 성질을 갖기는 하지만 판례는, "（분양)계앞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급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집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 
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였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할왼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전안관 
트완동·호수만을리결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급의 액수, 목적몸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였는 합의가 였다고 보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호수만을 환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아다t라고 하였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325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상가건물의 점포롱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깊물 
준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견하기로 얄절한 경우, 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 
여 확정기한아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부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전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세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이 완납되고 분양자가 건물을 순공한 날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및소유권보존등기에二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할권젼인고 상당한 기간이 집관한 때 그 이행기가 도레한 
다고 보아야 항다" "' 피고 조합이 상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 이후 약 1 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노래하였다고 한 예. 

3258) 청구취지는 떠고는 원고로부터 ~에 관하여 ~ 소유권이전등가(등록)산청절차를 인수8주1)하라.’는 형태가 된다. 
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부동산등기법은 률가는 등기권리자와 등가의무자가공풀프: 
로 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세28조)、 제 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선급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균오로 등기를 산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재권재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 
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재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재권재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틸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둘긴퀀리자들 상대로 등기들 인수탑 
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겐로 십현할 수 있됴록 한 것이다." -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제23 
조 세 1항. 세4항 참조 
O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관리법령의 분언·내용과 체계 동예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자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앞독잎은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계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내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에는 인수전자이행정구의 
추가적 인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수안들 모두의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필요하다, 
0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첩구와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는 별개의 손솝물아다(대법원 2020. 11. 26. 선2 2019다209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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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목적물다 ‘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 

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 

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기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3259) ‘토지’ 매매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 

지이고,3260)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노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휘황과 관계 

없이 집갑신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집포릉 애매의 대상 

으로 삼았다고 보이야 한다.3261) 토지소유사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 

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였0-나 고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 

유자에게 가지는 재권은 선택재권3262 에 해당한다.3263) 판례는, “1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 

3259)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아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 가간5二사기에 의하여 정하기모 아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 
약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0형시기, 아행장소. 담보책입_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토 매매계약아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며1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 당사 
자 시이에 재 걸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 ·선말 모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 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식을 
갓춘 본계약 체결아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등의 독딸찬 사정이 없다면, 매매 셔 각이 성 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 
핥一합이사 였었음에도 법원이 매메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계약이 차1 결되어야 o)-\-· 매매예약에 불과하 
다고 단성잘 것2 아니다(대법원 2022 - 14. 선고 2022다225767. 225T' 4 판결). ” 아파드·상가 등 '분양 
계약믹 경우는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 Vi나34437 판결 참조. 

3260) 시 41 만개 의하여 어떤 독직가 진전골부에 1필지의 토시군 들륜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모 지적 및 경계는 
다론 특별한 사정이 없L 하 아 등록으로서 틀전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어 공부상위 
결겐에 의하여 환정되는 것이어서, 드직에 대한 팬뺀는 매매낭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 
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익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선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_o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시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전들 메메의 
팬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메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계의 경견tzt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급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지들이 지적릉부상의 
성계읍 머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류전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015다5514). 

3261) 대법권 2()2] (l 24 선고 2021 다22I_I Q IJi:J 판결(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자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쏘들에 감하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산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아 
실제 이용현획과 일치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 복밉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어 난시 유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갸 섭보들ol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여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등이 전전 
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어 실제 이용현합대 김 의 점포룬 매매할 의사름 가차고 거래한 경우 능과 감이 틍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포의 구조, 위지, 면석온 실제 이용현항에：감할 수밖에 없다). -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그 구본점포의 실제 °1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눙 공부와一조감이한 것을 모르는 상테에서 점포로 
서의 이윤혔황대로의 위치 및 면적설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영다고 해서 매매당사사들이 전축물 
대장 등 공부상의 위치와 년지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T적뭍읊: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아는 
쿈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아다(2012다]05) 

3262) 민법 제380조(선텍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챙이 없으면 섰뺀권은 잰무작에케 있다, 
326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걷 먀지소유자가 1 필 또논 수황의 토지 중 일정:l적의 소유권율 

상내방에거i 앞독한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면 산다방아 토지소유자에 대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을 ;’十^ ::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망해 계약의 해석료제로 귀착되는 것0] 지만, 우]굿 나 항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무섭 '0김 갑안하여 볼 때 톡빌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뇨유권을 양도받을 
수 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찰 싯아고. 汀1라서 위와 같온 처야에 있어서 양도받을 토지의 윈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만법 제380조 소성의 섣탭챗권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묘 가구공장 경영 목적으로 매수한 부지가 맹지여서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甲(피고)과, 연접한 도지로서 맹시는 아니나 협상이 남북오로 좁고 김어 칼용을 못하고 있던 乙\원고)이,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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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의무 

의 대상인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특정된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3264) 한다.3265) 계약서에 착오로 매매 목적물이 아닌 

다른 물건을 기재한 경우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오 

표시(誤表示) 무해(無害)의 원칙}.3266)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메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분양광고 내용이 

나 견본주택의 조건 중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구조·실내장식 등이 분양계약 내용으로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선분양·후시공’의 경우에는 궁정되나, ‘선시공·후분양’의 경우에 

는 부정된다. ‘준공도면,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 

보책임의 발생 여부 판단에 원칙적 기준이 된다.3267) 

소유 토지를 甲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토지 중 乙 소유 토지 면적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乙에게 이전하여 
주가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온 서안에서, 원심이,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를 의제하여 甲에게 지분소유권이전 
등가를 명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위 교환계약온 합병된 토지 중 乙 소유 토지 면적에 상용하는 만큼의 토지를 
싶절한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乙아 甲에게 가지는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예. 

326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 매도인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 
전동기절차이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재판부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매매목적물 
올 특정하기 위한 측량감정 신청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 따라 동시이행을 명할 매매목 
적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한 예. 

3265) 대수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경우분만 아니라, 괜독잎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 
의 경우에도 원고가 청구원인 단계에서 애매계약 체결’ 사실, 나아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매매목적물’ 
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매도인이 일단은 애매목적물’을 어느 정도는 특정하 

여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매수인은, 판결 주문에 기재될 수 있을 정도로 
동시이행의무의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326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동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모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乙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乙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선동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안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문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267) @ 분양계약의 내용 
0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첫완왼 
운잎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 
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도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셜몇 동이 비록 청약의 
유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죽 아파트의 외형 ·재질 


